
2022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4조 1,663억원

으로 기정(당초)보다 8,303억원(3.6%)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23,335,941 23,335,941 24,166,281 830,340 830,340 3.6 3.6

지방세수입 23,095,574 23,095,574 23,095,574 - - - -

세외
수입

경상적 68,933 68,933 68,933 - - - -
임시적 169,149 169,149 169,149 - -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746 746 746 - - - -

보조금 국고
보조금등 1,539 1,539 1,539 - - - -

보전
수입등 보전수입등 - - 830,340 830,340 830,340 100.0 10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예 산 액
비 고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계 23,335,941 23,335,941 24,166,281 830,340 830,340

보전수입등 - - 830,340 830,340 830,340

순세계잉여금 - - 700,551 700,551 700,551

법정잉여금 - - 129,789 129,789 129,789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1,984억원

으로 기정(당초)예산 3조 1,960억원 대비 0.1%(24억원) 증액된 수준

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3,196,030 3,198,431 2,401 0.1

행
정
관
리

소 계 851,306 853,707 2,401 0.3

행정운영경비 794,085 794,085 - -

재무활동 15,431 15,463 32 0.2

사 업 비 41,791 44,160 2,369 5.7

교 부 금 2,344,723 2,344,723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 정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합 계 18,067 20,468 2,401 13.3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5,430 15,463 32 0.2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37 5,005 2,369 89.8



Ⅱ. 검토의견

1.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은 45조 3,689억원으로

기정예산(44조 2,449억원) 대비 2.5%(1조 1,239억원*) 증액된 수준으로,

- 2021 회계연도 가결산상 순세계잉여금(8,303억원)과 국고보조금(89억원),

세외수입(1억 원), 내부거래(2,846억원)로 구성되어 있음.

     * 재난관리기금에 직접 계상하는 국고보조금 2,611억원 포함 시 추경규모는 1조 3,850억원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가

금 액 비율

총계규모 45조 3,689억원 44조 2,449억원 1조 1,239억원 2.5%

일반회계 32조 1,965억원 31조 3,653억원 8,311억원 2.6%

특별회계 13조 1,724억원 12조 8,796억원 2,928억원 2.3%

 추경 규모 : 1조 1,239억 원(세부내역 별첨)

○ 의무경비 등 3,800억원

○ 재정투자사업 7,439억원

－ 민생·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및일상으로의조기복귀를위한재정지원강화4,248억원

－ 방역체계 전환 신속대응 및 감염병 대응역량 걍화 2,061억원

－ 안심·안전 : 사회안전망 구축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1,130억원

❍ 재무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가)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021회계연도 발생, 5조 8,712억원) 중 8,303억원을 추가경정 세입예산

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 ‘21회계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6조 4,428억원(일반회계 5조 8,712억원, 특별회계 5,716억원)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세입총괄표(안)>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 총괄표> (단위 : 억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요예산 주요내용

총 계 11,239

민생
·

일상

회복

소 계 4,248

소 상 공 인
중 소 기 업
지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953 매출 감소 소상공인 7.7만개소 지원 등

소기업·소상공인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301 고용장려·고용유지 지원 2만명

한계 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129 한계 소상공인 3천개소 지원 등

서울형 기반·먹거리 산업 육성 61 뿌리기업 1천개社 지원 등

청 년 의
삶 과 자 립
지 원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187 뉴딜일자리 500명 등

미래인재 양성 120 캠퍼스타운, 교육플랫폼 구축 등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78 7.5만명 연간 10만원 교통마일리지 지원

청년 재무상담 지원 7 영테크 4,500명 추가지원

대 중 교 통
재 정 지 원

지하철 1~8호선 재정지원 1,000 서울교통공사 1,000억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재정지원 1,100 시내버스 1,000억원, 마을버스 100억원

일 상 회 복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기반 조성 96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등

녹색여가 공간 조성 216 공원 내 책쉼터 조성 등



2. 재무국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4조 1,662억 8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8,303억 4천만원) 증액된 수준임.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성> (단위 : 백만원)

방역

소 계 2,061

재택치료자 등
지 원 확 대

재택치료자 등 생활지원 확대 1,680 생활비 지원, 동거가족 안심숙소 제공

204 생활치료센터,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등격리시설 운영 등 의료지원 강화

97 자가검사키트 530만개 지원 등코 로 나 1 9
대 응 역 량
강 화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 강화

36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등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44 방역 종사자 사기진작 격려금 지급방역종사자 사기진작

안심
·

안전

소 계 1,130

안 심 도 시
서 울 조 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22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지원 138 장애인 활동지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1인가구 돌봄 강화 23 안심보안관 63명, 스마트보안등 1,500등

서 민 주 거
안 정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등 59 민간토지 활용 상생주택, 주거상향 지원 등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 확대 59 신속통합기획 20개소, 모아타운 12개소

안 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110 어린이보호구역 380개소 개선 등

도로, 하천, 공원 등 안전관리 강화 114 시설물 보수보강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보강 33 노후전선 정비, 기능보강 등

교 통 인 프 라
교통인프라 조기 확충 303 9호선 전동차 18칸, 율곡로 6월 준공 등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62 주차장 354면 신축·증축

의무경비 등 3,800

구분
세목

예 산 액

비 고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계 23,335,941 23,335,941 24,166,281 830,340 830,340

보전수입등 - - 830,340 830,340 830,340

순세계잉여금 - - 700,551 700,551 700,551

법정잉여금 - - 129,789 129,789 129,789



가.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잉여금 편성

❍ 재무국은 2021회계연도 가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조 8,712억원) 중

일부(8,303억 4천만원)를 순세계잉여금(가용재원 중 7,005억 5천 1백만원)과

법정잉여금(법정의무경비 중 1,297억 8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재무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예 산 액
비 고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계 23,335,941 23,335,941 24,166,281 830,340 830,340

보전수입등 - - 830,340 830,340 830,340

순세계잉여금 - - 700,551 700,551 700,551

법정잉여금 - - 129,789 129,789 129,789

     ※ ‘21회계 가결산상 순세계잉여금: 6조 4,428억원(일반회계 5조 8,712억원, 특별회계 5,716억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일상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재원과

조정교부금 등 법정 전출금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각종 절차 및 의회의 의결 등 확정되지

않은 결산 전망액을 근거로 법정 의무경비* 등에 대한 선 충당 없이, 순세

계잉여금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

된다고 하겠음.

   *  자치구 전출금, 교육청 전출금, 타회계 전출, 감채기금 적립 등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

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

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290(2019.8.16.)호] : “전년도 세입과 세출 

처리상황을 고려하여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수입 발생이 전망된다면,「지방회계법 시행

령」제17조와 관계없이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당해 연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임.”

<가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용처(안)>

 가용재원 규모 : 1조 6,592억원

○순세계잉여금(5조8,712억원) –법정의무경비(4조2,120억원) = 가용재원(1조6,592억원)

【법정의무경비(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포함)】

○ 자치구 전출금 (1조4,949억원)

- 조정교부금(1조 2,377억원), 재정보전금(921억원), 시세징수교부금(1,651억원)

○ 교육청 전출금 (8,224억원) : 보통세(5,398억원), 담배소비세(240억원), 지방교육세 (2,586억원)

○ 타회계 전출 (2,354억원)

- 소방안전특별회계(43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454억원)

- 도시지역분 증수액(100%) 3개 특별회계 법정지원 (1,857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70%, 주택사업특별회계 20%, 교통사업특별회계 10%

○ 감채기금 (1조6,592억원) : 순세계잉여금(5조8,712억원)- 법정경비(4조2,120억원))×50%

❍ 한편,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가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5조

3,401억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5,311억원)을 합한 5조 8,712억원으로

전년(3조 4,653억원) 대비 69.4%(2조 4,059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1회계연도 (가)결산상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
수납액

㉮

세출결산
집행액

㉯

결산상
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2021 47조 7,591 52조 8,591 45조 3,337 7조 5,254 9,972 853 6조 4,428

일반회계 33조 8,348 39조 1,730 32조 9,602 6조 2,127 2,665 751 5조 8,712
특별회계 13조 9,243 13조 6,861 12조 3,735 1조 3,126 7,307 102 5,716
2020 46조 7,985 49조 5,397 44조 4,099 5조 1,297 1조 89 1,082 4조  126
증 감 9,606 3조 3,194 9,238 2조 3957 △117 △199 2조 4,302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1,644억원) 제외, 보조금 반납금은 실제 반납예정 금액

❍ 이처럼 (가)결산상 순세계잉여금(전망)이 급증한 원인은 2021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예산액(20조 237억원) 대비 6조원에 달하는 과다한 지방세

초과세입(29.9%, 5조 9,774억원) 발생에 따른 것임.

’21년 가결산결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산출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5조 8,712억원

- 세입초과징수* : 5조 3,401억원(예산현액 : 33조 8,348억원, 결산 : 39조 1,730억원)

▶ 지방세 초과징수 : 5조 9,774억 원(예산현액 : 20조 237억원, 결산 : 26조 12억원)

▶ 세외수입부족징수 : △6,373억 원(예산현액 : 1조 7,527억원, 결산 : 1조 1,153억원)

- 세출 집행잔액 : 5,311억원

◆ 세입초과징수 주요 내용

❍ 지방세 : 26조 12억원(예산현액 대비 5조 9,774억원 초과징수)

- 취득세 8조 100억원 ‥‥‥‥‥‥ 2조 9,511억원 초과징수(158.3%)

·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공시가격의 상승, 부동산의 공급 부족과 잦은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패닉 바잉에 의한 세입 증가

- 지방소득세 7조 4,273억원‥‥‥ 2조 2,309억원 초과징수(142.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법인 부동산 양도소득 증가 등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A)+(B)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금액 증가율

‘22년 1회 830,340 - - -

‘21년 편성 3,465,276 50.4 2,929,780 535,496

‘20년 편성 2,304,433 7.6 1,840,672 622,437

‘19년 편성 2,141,910 △11.9 1,617,576 599,989

‘18년 편성 2,431,396 18.1 1,928,394 564,011

- 한편, 재무국에서는 2022년도 ’지방세수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 세입

세목인 취득세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거래 위축이 나타나 2022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 지방소득세는 경기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면 활동 관련 산업의

회복이 지체될 것으로 보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도,

- 2022년도 재무국 소관 ’지방세수입‘ 예산을 전년(20조 238억원) 대비

15.3%(3조 719억원) 증액하여 본예산에 편성(23조 956억원)하였는바,

- 비록, 2021회계연도 (가)결산상 지방세 초과세입(5조 9,774억원)에 따른

대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5조 8,712억원 전망) 발생이 전망되어, 일면

2022 회계연도 세입결손 우려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는 하나.

- 재산세 등 기타 10조 5,639억원‥‥‥7,955억원 초과징수(108.1%)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주택 평균 14.9% 상승) 정책효과 등

❍ 세외수입 : 1조 1,153억원(예산현액 대비 △6,373억원 부족징수)

- 경상적 세외수입 5,231억원‥‥‥‥‥△7,277억원 부족징수(41.8%)

· DMC 부지 매각 추진지연(7,500억원↓) 등으로 부족 징수

- 임시적 세외수입 5,874억원‥‥‥‥‥‥929억원 초과징수(118.8%)

· 시비보조금반환수입(954억원↑) 예산 미편성 등에 따른 초과 징수



- 앞서 본 바와 같은 2022년 세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수입’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순세계잉

여금 중 가용재원(미확정)으로 일부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 추가적인 세출예산의 집행제한 등 기정예산의 감액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가용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숙고해 볼 시기라고 할 것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세입과 세출을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여야 하나, 이처럼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행태라고 할 것으로,

- 재무국의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면밀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하겠음.



3. 재무국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 1,984억 3천 1백만원

으로 기정예산(당초, 3조 1960억 3천만원) 대비 24억 1백만원(0.08%) 증액된

수준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

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196,030 3,196,030 3,198,431 2,401 2,401 0.1 0.1

행
정
관
리

소 계 851,306 851,306 853,707 2,401 2,401 0.3 0.3

행정운영경비 794,085 794,085 794,085 - - - -

재무활동 15,431 15,431 15,463 32 32 0.2 0.2

사 업 비 41,791 41,791 44,160 2,369 2,369 5.7 5.7

교부금 2,344,723 2,344,723 2,344,723 - - - -

❍ 재무국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반환금” 사업의 ‘기타반환금’

(3,229만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사업의 ‘출연금’(23억 6,871

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2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196,030 3,196,030 3,198,431 2,401 2,401 0.1 0.1

소계 18,067 18,067 20,468 2,401 2,401 13.3 13.3

공유재산
매각수입반환금 15,430 15,430 15,463 32 32 0.2 0.2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37 2,637 5,005 2,369 2,369 89.8 89.8



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 본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원지동 부지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수령한 매각대금을 연차별로 분납(3회, 2024년

12월 이전까지)하여 반환하는 사업으로,

-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당초)예산(154억 3천만원) 대비 0.2%(3천

2백만원) 증액된 154억 6천 3백만원 수준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3. 기타 반환금

1.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 지방회계법 제2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수
입금에서 직접 반환하는 경우 제외

< 시유재산 매각 계약 내역 >

재산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

매각금액
(백만원)

계  약
체결일 매수자 비    고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예정부지

서초구 원지동 
34-11 외 
59필지

전,답
임야 60,002 73,291 ’16.12.8

보 건
복지부

5회 분납(’17~’21년) 
납부 기일(매년 12.1)

❍ 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현 국립중앙의료원(중구 을지로6가)을 서울추모공원

부지(시유지, 서초구 원지동)로 이전하기 위하여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732억

9천 1백만원, 2016.12.8.) 후,

< 매각대금 납부 현황 >

연도별 ’16.12월
(계약금)

2017년
(1차)

2018년
(2차)

2019년
(3차)

2020년
(4차, 부과유예)

2022년
(5차)

납부액 52억원 105억원 288억원 21억원
(분납이자) 144억원 144억원

  ※ 총 466억원(계약금 52억원, 중도금 393억원, 분납이자 21억원)



- 계약이 합의해제(2021.4.5.)됨에 따라 기 납부(466억 2천 3백만원)받은 대금 중

용역비로 사용된 6억 7백만원을 제외한 460억 1천 6백만원을 3회에

나누어 2024년 12월 이전까지 분납(이자포함)하려는 것으로,

< 반환금 연차별(3회) 분할 지출 계획 > (단위 : 원)

연도별 2022년 2023년 2024.12. 이전

분납 원금 15,338,606,000 15,338,606,000 15,338,606,590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분납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이자액을 추가

반영*하고,

* 본예산 15,385,126천원 → 추경예산 15,416,770천원, 증 31,644천원 

   ※ COFIX 금리 0.82%(‘21.6.15.기준) → 1.55%(’21.12.15.기준)

□ 추진경위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 서울추모공원 부지(서초구 원지동)로 신축·이전 추진

‧ ’14.12.04 : 서울시-복지부간 신축·이전 업무협의체결(보건의료정책과)

‧ ’16.12.08 : 서울시-복지부간 매매계약 체결(자산관리과)

-「미 공병단 부지(중구 방산동)」로 신축·이전 추진

‧ ’19.09.08 :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추진 중단’ 언론발표

‧ ’20.07.01 : 서울시-복지부간 신축·이전 업무협약 체결(보건의료정책과)

‧ ’21.04.05 : 서울시-복지부간 합의각서(MOA)체결(보건의료정책과)

❍ 관련 시유재산의 위임관리 기관인 성동구의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

소송 제기 이후 추가 발생한 별건 매각 귀속금과 이자를 종전 소송(패소)

결과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기타 반환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임.



* 종전 재개발구역 내 점유된 물건 매각비율(10%) 적용한 것을 일반매각 귀속비율

(20~30%)로, 이자율은 민법상 연 5%로 변경 적용하여 정산(미 귀속금 40,937,763원 

+ 이자 4,960,174원)

   ※ 본예산 45,251천원 → 추경예산 45,898천원, 증 647천원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반환금등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 15,385,126천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 15,416,770천원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
= 45,251천원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
= 45,898천원

증감사유

원지동 매각대금 반환금 지출 후 예산(기타 반환금 등) 잔액 13,608,150원을 제
외한 32,290,000원 추경

- 시유재산 관리를 위임한 자치구와의 소송이 발생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성격의 ‘매각 귀속금’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판결 결과로 볼 때 재무국의

자의적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으로,

- 향후 자치구 위임 사무인 ‘매각 귀속금’ 운영에 대한 면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통하여 자치구와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

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ㆍ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

켜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1.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



나.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본 사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을 위한

것으로, 기정(당초)예산(26억 3천 7백만원) 대비 89.8%(23억 6천 9백만원)

증액된 50억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이하 생략)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6 출연금 01.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
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
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
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
‧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
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
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
상



- 본 추경예산안은 2019년 귀속분 출연금에서 감액 의결한 ‘재산세 도시

지역분(3억 9천 9백만원(’19 및 ‘20년 귀속 출연금 중))’과 출연동의안 심사가

보류되어 당시 미편성한 2021년 귀속분*(22억 3천 8백만원) 합계액(26억

3천 7백만원)으로 편성한 기정(당초)예산에 더하여,

* 2021년 귀속분출연동의안심사경과

· 제296회서울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4일상정·심사보류

· 제303회서울시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1월 22일 상정‧심사보류

· 제303회서울시의회정례회제7차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1일상정‧의결(원안가결)

- 2022년 귀속분* 출연금 예산(23억 6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결국 그동안 출연동의안 보류 등으로 지연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모두를 2022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임.

* 2022년 귀속분 출연동의안 심사 경과

    ·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9월 8일 상정‧심사보류

    ·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1월 22일 상정‧심사보류

    ·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0년과 ’21년 미출연 금액을 포함한 ’22년 예산액은 5,005백만원임

     - ’22년 본예산 ’20년분 미출연액 : 399백만원(도시지역분)

     - ’22년 본예산 ’21년분 미출연액 : 2,238백만원(전액 미출연)

     - ’22년 추경예산 ’22년분 출연액  : 2,369백만원

❍ 이처럼, 수 회에 걸친 의회의 출연동의안의 심사보류로 인하여 출연이 지연

되면서 그동안 지적된 내용과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 첫째,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

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어 출연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현황 붙임)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에 설립·운영 근거를 두고 특수법인

(기타법인)으로 설립·등기함으로써,「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일체의 재정투자 없는 행정안전부가 주무기관으로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이례적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제18조(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재무국에서는 법률자문을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여야

된다는 법리 해석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와는 다르게 기타법인으로 설립·

등기한 것이 개별 법률(「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근본적인

연구원의 정체성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 출자출연법 적용을 위한 법인

격의 재단법인화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지자체가 설립하고,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이어
야 함 (법률자문회신 2018-0903,법률지원과 2018.11.16)

- 둘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세입 결산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출연

금으로 적립하도록 강행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령에서의 기금 출연에의 우선 사용 규정 또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

‘합헌’이라는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할 뿐,



출연금 규모 산정은 출연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에도, 법령에 따라 지방세(보통세) 세입액에 고정비율을 적용

하여 출연금을 산정하고 있는 부당성에 대한 개선 추진실적이 미미한 실정임.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 기금 용도 중 “출연금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시행령은 법

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여부 검토

○ 법률자문결과: 합헌(자문변호사 3명 같은의견)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함을

형식적 법률로 명시 (합헌)

- 시행령에서 기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금의 우선사용 규정역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합헌)

- 다만, 사업계획 심사를 통한 출연금 산정이나 관리방안 개선에 대하여 서울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 중(‘21.10월~’22.5월)이라고 보고하고 있음.

- 셋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는 등 사실상 목적세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연구원 출연금 산정 대상 세목(보통세)에도 포함되고 있는바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출연금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추진

○ 연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시·도지사협의

회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의 일정부

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제도화

○추진현황

- 지방세연구원의 자율적 개선 방안 강구 요청(’21.9.13)

- 서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의 횔용 및 관리운영 개선방

안 연구 의뢰(‘21.9.16.)

‧ 연구기간 : 2021.10월~2022.2월 (5개월)

     ※ ’22년 5월까지로 연장
○향후추진계획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출연 문제 등 지방세 관계법의 개정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개정 요청

- 지방세연구원의 자율 개선방안 수립시 개선 사항 검토 및

시행 사항 관리

-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관리 개

선 추진 및 시의회에 설명



이를 출연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행정안전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결과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임.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이중지

출 문제를 개선

○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면담을 하고 있음
- ‘21.9.30 행안부 전화면담, ’21.11.4. 개정건의‧면담
※ 행안부 의견 : 모든 지자체 협의시 신중검토

❍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회수와, 사업 심사를

통한 적정한 사업비 규모 산정을 통한 출연은 출연자로서의 출연기관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고 할 것으로 그 당위성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추진에 재무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국 99,313 3,940 4,597 6,587 7,712 7,137 8,267 7,570 12,102 10,844 8,973 10,423 11,161

서울시 22,450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09 2,631 414 2,424 2,815

시
본청 18,440 795 953 955 1,975 1,446 1,636 - 4,044 2,247 - 2,020 2,369

자치
구 4,010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5 384 414 404 446

※서울시(본청)은 12년간(’11～’22) 184억원출연예정(연평균15.3억원), 추경미반영

※ ’18년 시본청출연규모는 2,078백만원이나, 실제출연규모는 ’17년도미출연금 1,966백만원을

포함한 4,044백만원(’17년도분 ’18.1.9 지급, ’18. 11월지급완료)

* ’20년시본청법정출연금 2,419백만원은미출연하였음

* ’21년예산편성현황 : 2,020,215천원

- ‘20년도미출연액 2,419,349천원에서재산세도시지역분 399,134천원 (20년 201,826천원,

‘21년 197,308천원)을차감하여편성되었고, ’21년분 2,237,582천원음미편성

* ’22년예산편성현황 : 2,368,712천원

- ’21년미출연액 2,237,582천원, 재산세도시지역분미편성액 399,134천원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참고 1 지방자치단체 설립‘연구원’출연기관 고시 및 법인등기 형태 현황

 - 지방자치단체 설립‘연구원’출연기관 고시 현황

연번 구분 시도 시군구 기관명 비고

1 출연기관 서울특별시 본청 서울연구원 재단법인
2 출연기관 서울특별시 본청 서울기술연구원 　재단법인
3 출연기관 부산광역시 본청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재단법인
4 출연기관 대구광역시 본청 대구경북연구원 재단법인
5 출연기관 인천광역시 본청 인천연구원 재단법인
6 출연기관 전라남도 본청 광주전남연구원 재단법인
7 출연기관 대전광역시 본청 대전세종연구원 재단법인
8 출연기관 울산광역시 본청 울산발전연구원 재단법인
9 출연기관 경기도 본청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재단법인
10 출연기관 경기도 본청 경기연구원 재단법인
11 출연기관 경기도 본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재단법인
(법인누리집정관)

12 출연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정연구원 재단법인
13 출연기관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정연구원 재단법인
14 출연기관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정연구원 재단법인
15 출연기관 강원도 본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재단법인
16 출연기관 강원도 본청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재단법인
17 출연기관 강원도 본청 강원연구원 재단법인
18 출연기관 강원도 철원군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재단법인
19 출연기관 충청북도 본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20 출연기관 충청북도 본청 충북연구원 재단법인
21 출연기관 충청남도 본청 충남연구원 재단법인
22 출연기관 충청남도 본청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재단법인
23 출연기관 전라북도 본청 전북연구원 재단법인
24 출연기관 전라북도 본청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재단법인
25 출연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재단법인
26 출연기관 전라남도 본청 녹색에너지연구원 재단법인　
27 출연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재단법인　



-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고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2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근거 비교

연번 구분 시도 시군구 기관명 비고

28 출연기관 경상북도 본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재단법인
29 출연기관 경상북도 본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단법인
30 출연기관 경상북도 본청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재단법인　
31 출연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단법인　
32 출연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재단법인
33 출연기관 경상남도 본청 재단법인 경남연구원 재단법인(누리집)
34 출연기관 경상남도 본청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재단법인　
35 출연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정연구원 재단법인
36 출연기관 제주특별

자치도 본청 제주연구원 재단법인　
37 출연기관 제주특별

자치도 본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재단법인
38 출연기관 제주특별

자치도 본청 제주한의약연구원 재단법인

구분 출연기관 설립 등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등

설립

근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
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
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
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
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
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
다)을 설립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
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
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
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
다)을 준용한다.



구분 출연기관 설립 등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등

운영

사항

제2조(적용 대상 등)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ㆍ

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
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
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
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
다)을 준용한다.

「공익법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
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
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
무를 감독한다.

출연금

산정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 적립하여
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
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
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
여야 한다.



참고 3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회계 전출 근거 법령

교부대상 재 원 비율 교부 근거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

한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정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령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②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

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

우: 3퍼센트

  2.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89조(도시ㆍ주

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① 법 제1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주택사

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법 제126조와 영 제95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주택사업

특별회계

(재촉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

법 시행령 제22조(재정비촉

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

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

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

계 조례 제5조의2(재정비촉

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말한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

(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

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

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